
｢지방정부연구｣ 제27권 제2호(2023. 8): 485-513

The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Vol.27 No.2 (August 2023)
http://dx.doi.org/10.20484/klog.27.2.20

미완의 정책 파트너십:
낙동강 취수원 이전의 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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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지역상생의 파트너십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정부수준의 파트너십 형성으로 충분한가? 이 연구에서는 협력적 정

책파트너십 분석틀을 구성하여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대에 직면한 정부주도의 지역상생 파트너십으로 인한 한

계의 원인을 분석하고, 진정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할 수 있는 지역상생의 파트너십 구축방안을 제안하고자 했다. 첫

째, 행위자들은 공식기관과 비공식기관, 찬반집단으로 나뉘어 결집하고 있지만, 합의형성을 위한 응집성은 약한 것

으로 나타났다. 둘째, 공식기관과 비공식기관의 입장차이가 명확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지역주민과 시민단체가 배

제된 형식적 수준의 참여와 연계망이 확인되었다. 셋째, 갈등영향분석을 통해 대구와 구미 행위자들의 목표의 공유

도와 연계의 강도가 비교적 낮기는 하지만, 부산 경남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합의형성의 가능성이 높은 것을 확인

하였다. 울산의 경우 대구와 구미의 합의형성 여부에 의존하는 성격이 강한 상태이다. 넷째, 반쪽짜리 정책파트너

십을 바탕으로 하는 낙동강통합물관리방안, 정부관계자들 간의 신사협정, 그리고 낙동강수계법의 개정 등 제도에 

대한 정당성이 취약하여 수용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폭넓은 참여, 연계망 형성, 신뢰의 상호작용에 부정

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맑은 물 공급과 취수원 이전을 위한 지역상생의 파트너십은 반쪽짜리로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주체가 지역주민과 시민사회의 충분한 동의를 구하지 않는다든가 시민사회를 동등한 협력자로 인정하지 않을 

때 성공적인 파트너십 형성이 가능하지 않고 갈등은 지속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므로 낙동강 취수원 이

전 및 다변화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행위자들의 신뢰의 회복이 중요하지만, 대구광역시장이 바트나를 선택하

여 안동댐으로 방향을 돌리면서 기존 합의형성의 틀을 깼기 때문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그리고 2023년 

4월 낙동강수계법 개정을 통한 지역상생기금의 확보는 물이용 부담금의 인상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상･하류 

간의 공정한 협력모델의 제안이 필요하다.

주제어: 미완의 정책 파트너십, 낙동강 취수원 이전, 낙동강수계법, 낙동강통합물관리방안, 합의형성

Ⅰ. 서론: 맑은 물 공급의 중요성과 협력적 파트너십의 필요성

4대강 수계에서 맑은 물 공급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표류수의 취수비율이 높은 낙동강 수계

* 이 연구는 K-water 연구원 2022년 전문가포럼 단기공동연구과제의 일부를 2023년 2월 한국지방정부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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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안전하고 맑은 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열망이 높은 상태에서 해결이 어려운 난제(wicked 

problem)에 직면해있다. 낙동강수계 본류에서는 24개 취수장에서 일 3,200천 톤을 취수하고 있는

데, 낙동강 본류 인근에 중･상류 지자체에서 지역개발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부산과 

경남, 대구와 경북, 그리고 울산과 대구는 정부주도의 지역상생 방안을 통해 맑은 물을 확보하고

자 하지만 지역주민의 반대로 네트워크의 확장에는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는 2018년 업무협약(MOU) 체결과 통합물관리방안 마련, 2020년 국가물관리계획 통과 등 

제도적 성과 창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역주민과의 신뢰형성과 파트너십 구축은 미흡한 실정이

다.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약 6개월간 심의하고 2021년 6월 24일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

｣을 의결한다. 그 후속 조치로 구미 취수장의 물을 공동 활용한다는 내용으로 구미 취수장에서 하

루 평균 30만 톤의 물을 대구로 공급할 전망이며, 반구대 암각화의 영구적인 보존과 2025년 유네

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국보 제285호인 반구대 암

각화 보존을 위해 필수적인 운문댐 물 울산 공급에 청신호로 인식하지만, 구미 해평취수장 공동이

용에 대해 구미시의회와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심한 상태이다. 

환경부는 2019년 4월 29일 국무총리 주재로 낙동강 물 문제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

서 울산 반구대 암각화를 보존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였다. 2019년 8월 13일 환경부장관, 부산광

역시장, 경상남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국무총리 주재로 낙동강 물 문제 해소를 위한 하류지역 업

무협약을 체결하였지만, 네트워크 확장에 실패하면서 한계에 직면하였기 때문에 정책 파트너십 

연구는 중요하다. 정부는 낙동강 하류 지역인 부산･경남의 물 공급 안으로 합천의 황강 복류수 45

만 톤, 창녕의 강변여과수 45만 톤 등 총 90만 톤을 개발하여 중동부경남에 48만 톤을 우선 공급하

고, 나머지 42만 톤을 부산에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환경부는 2022년까지 사전타당성 검토와 

예비타당성 조사를 순차적으로 마무리한 뒤 사업별로 착공을 하며, 준공 시점은 수질 개선 분야가

 2025년, 취수원 다변화가 2028년으로 계획되었고, 물이용부담금 인상분을 신규 취수원 지원에 

투입하기로 하였다. 파트너십 확장을 위해 취수원 공사 시작 뒤 합천과 창녕에는 매년 70억 원가

량을 지원하고, 부산시는 별도로 100억 원을 마련해 합천과 창녕에 50억 원씩 즉각 지원할 예정이

다.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해 구미 공공하수처리장과 대구의 성서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대상 과

학적인 미량오염물질 관리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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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낙동강유역 취수원 이전 갈등 현황도

             출처: 환경부(2023: 466)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대에 직면한 정부주도의 지역상생 파트너십

의 한계의 원인을 분석하고, 진정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할 수 있는 지역상생의 파트너십 구축방안

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의 내용적 범위로서는 4대강 유역 전반에서 맑은 물 확보를 위한 것들이

지만,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주로 표류수를 취수하고 있는 낙동강수계에서 대구-구미, 부산

-경남 취수원 이전 사례를 중심으로 한다. 이 연구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을 

하고자 한다.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에 참여하는 다양한 행위자들은 응집성이 높은가? 낙동강 취수원 다

변화 사업에서 기업가적 정치가 역할을 하는 행위자가 있는가?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에 참여

하는 행위자들은 공유된 정체감과 가치를 형성하였는가? 낙동강 취수원다변화 사례에서는 상호

의존관계가 신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가? 이 연구에서 정부관계자들 간의 신사협정이라든지 정

책방안의 제시 등은 게임의 전반을 지배하는 중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제도의 정당

성과 수용성은 높은가? 

이 연구는 이론적인 측면에서 Ostrom(1990)의 제도발전이론(IAD Framework), OECD(2011)의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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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 이론과 Provan & Kenis(2008)의 네트워크 거버넌스 이론, Putnam(1994)과 Fukuyama(1995) 

등의 사회자본이론을 통해 정책파트너십 성공이론을 구성하고자 한다. 김준석 등(2006)은 1997년 1

월 뉴욕 주에서 개발과 보전과 관련된 이해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 협력적 수질관리체제를 형성한 

과정과 성공요인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취수원 이전과 갈등에 관한 연구가 있고(이승

현･배상근, 2012; 최병두 등, 2016; 손정민, 2017; 김창수, 2021), 규제갈등과 피해보상에 관한 연구

가 있지만(김종원 등, 2010; 김경민･김진수, 2015; 박두호, 2018), 정책파트너십의 관점에서 이론 구

성을 통해 정책방안을 제안한 연구는 거의 없다. 특히 통합물관리 관점에서 복잡하게 연계된 정부와 

시민사회, 상류와 하류 지방정부 관계를 포괄적으로 연구한 경우는 거의 없다. 이 연구의 본질적인 

질문은 지역상생의 파트너십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민간부분이 배제된 정부수준의 파트너십 형성으

로 충분한가이다. 지역주민과 시민사회의 충분한 동의를 구하지 않는다든가 시민사회를 동등한 협

력자로 인정하지 않을 때 성공적인 파트너십 형성이 가능한지 질문해보는 것이다. 연구의 주된 시간

적 범위는 문재인 정부에서 취수원 이전 사업이 본격화된 2018년부터 현재까지로 하였다. 문헌분석, 

언론보도자료 분석, 이해관계자 심층면담과 입장 분석, 쟁점 매트릭스와 합의가능성 분석 등 질적 

연구방법을 주로 사용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협력적 정책파트너십의 성공조건 탐색 

관료제와 시민사회의 협력 가능성은 Peters(1997)에 이르러 이론적 모형을 갖추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다. 특히 그의 참여적 정부모형은 계층제를 최대의 해악으로 지적하면서, 정부조

직의 하부영역에 있으면서 정책결정과정에 배제되어 왔던 관료와 고객집단의 참여를 활성화할 것

을 제안한다. 현장 실무자들과 지역주민이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제공한다. 

Putnam(1994)에 의하면, 자발적 협력이란 호혜성의 규범과 시민참여(civic engagement)의 네트

워크 등 사회적 자본이 충분히 축적된 공동체에서 더 쉽게 달성된다. 여기서 사회적 자본이란 협

력적 행위를 촉진시켜 사회적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회조직의 속성인 신뢰, 규범, 연계망

(network)을 지칭한다. 

Axelord(1984: 3-24)는 이기적 개인들이 협력하는 조건에 관심을 가졌다. 그는 강력한 정부의 강

압 방법이 가장 보편적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강력한 중앙정부가 없다면 호혜성(reciprocity)에서 

해답을 구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1) 반복되는 게임 상황에서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협력을 교환할 

1) Axelord(1984: 124-141)는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현재보다는 미래가 훨씬 중요하게 인식되어야 하

고, 적발가능성이 높은 효율적인 제도적 장치가 요구되고, 구성원들이 이타심(altruism)을 갖도록 교육하

고, 호혜주의를 교육하고, 상호작용을 하는 상대방에 대한 인식능력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 

Rawls(1993; 1999) 역시 공정한 협력체계의 구성을 위한 호혜주의에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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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협력하는 것이 최선이기 때문이다. Ostrom(1990: 36-37)에 의하면, 이러한 원리는 모두 협

력하는 한 자신도 협력한다는 조건부적 전략(contingent strategy)을 의미한다. 낙동강 상류와 하류 

주민들 간에는 호혜성의 정도가 약하고 사회자본 수준도 낮다. 여기서 협력을 지속시키는 데는 호

혜성 내지 상호성을 바탕으로 하는 협력규칙, 감시규칙, 처벌규칙 등 상호 합의된 규칙이 매우 중

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협력의 성공요건을 다룬 이론적 연구들이 있다. 정정길(2003: 530-537)은 신국정관리의 세 가지 

요소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관료제와 시민사회의 협력조건을 탐색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먼

저 다양한 정부 및 비정부조직의 참여(participation)에 의한 서비스 공급이다. 그리고 상당한 자율

성(autonomy)을 가진 참여자들의 연계망(network)이 서비스의 공급을 담당한다. 무엇보다도 참여

자들의 상호의존적인 교환관계에서 협력의 중요한 조건은 신뢰(trust)라는 점이다. Rhodes(1996: 

660)는 연계망의 특징으로 비정부조직을 포함한 조직들의 상호의존, 연계망 구성원들 사이의 신

뢰와 합의된 규칙에 따른 지속적인 상호작용 게임, 정부로부터의 상당한 자율성 등을 들고 있다.

이들 논의에서 공통적으로 논의되는 협력의 성공조건은 다양한 행위자의 참여, 행위자의 자율

성과 연계망 형성,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상호적응 등이다. 그리고 Axelord(1984), Ostrom(1990), 

Rhodes(1996), 그리고 이들 조건이 성공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상호 합의된 규칙의 지속성 등을 들 

수 있다. 

2. 변수의 선정과 분석틀의 구성 

1) 다양한 행위자의 참여

문제해결과정에 단일의 행위자가 참여하는 구조 하에서는 창의성이 발휘되지 못한다. 다양한 

행위자의 참여는 힘을 합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다. 비정부조직, 특히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참

여는 시민사회의 성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다양한 행위자의 참여는 열린사회를 전제조건으로 

한다(Popper, 1945). 반대의견의 개진과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강조하는 개방성(openness)이 전제

되지 않으면 진정한 협력은 이루어질 수 없다(Stoker, 1997). 

그런데 참여자의 수가 증가할 때 성공적 협력의 가능성은 낮아질 수 있다. Ostrom(1990: 188)은 

공동체 구성원의 수가 적을수록 공유재의 성공적인 관리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한다. 소규모 집단

의 응집성과 효과성은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 입증된 사실이다. 그러나 대규모 집단에서 일반

적인 개인은 자신의 영향력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공적인 사안을 위해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소규모 집단에서 효과성을 발휘한 사안을 대규모 집단에도 적용하면 그

대로 타당할 것이라는 잘못된 가정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Olson, 1965: 53-60). 낙동강 취수원 다

변화 사업에 참여하는 다양한 행위자들은 응집성이 높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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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위자의 자율성과 연계망의 형성

다양한 행위자들의 협력의 중요한 조건은 위계적 명령복종관계가 아니라 비교적 수평적인 관계

이다. 각 행위자들의 고유영역과 자율성을 피차 침범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호작용을 하며 느슨한 

연결망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자율적이고 다양한 행위자들의 존재는 다양한 거부점

(veto points)의 존재를 의미하기 때문에 협력에 장애요인이 될 수도 있다(Pressman & Wildavsky, 

1983). 그리고 민주시민사회에서 협력의 외양을 갖춘 강압은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진정한 

협력은 상호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연계망을 형성하는 것이다. 관료제조직이 시민사회에 대해 협

력을 강압하는 경우 지속적 협력은 어렵다. 

Olson(1965)과 Hardin(1968)은 특별한 인센티브 메커니즘이 없이는 행위자들이 정책에 순응하

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러나 Wilson(1986)이 규제정치모형에서 논의하는 기업가적 정치가

(political entrepreneur)의 역할을 통해 관료제와 시민사회가 상호 자율성을 인정하면서 연계망을 

형성할 수 있다.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에서 기업가적 정치가 역할을 하는 행위자가 있는가? 

3)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상호적응

첫째, 정부의 좋은 평판과 사회적 유인수단이 신뢰의 기반이 될 수 있다. Axelord(1984: 155-158)

는 효과적인 정책집행을 위해서는 강압적 규제로 인해 규제회피유인을 제공하기보다는 자발적 순

응을 이끌어낼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때 그는 정부가 좋은 평판(reputation)을 유지할 것을 강조하

고 있다. 특히 신뢰가 혈연집단에 국한되는 특성을 강하게 보여 온 우리나라의 경우 규제주체와 규

제대상집단의 신뢰의 형성은 결코 쉽지 않다(Fukuyama, 1995). 그런데 개인들의 합리적 행위를 이

끌어내는 제도설계에서 경제적 유인(economic incentives) 외에 사회적 유인(social incentives)에 

관심을 가진 학자가 있다(Olson, 1965: 60-65). 그는 위신, 존경, 그리고 우정 등의 사회적 유인수단

이 집단의 이익을 실현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2) Zuker(1986)는 신뢰형성의 근거로서 

제재, 상대방에 대한 정보 및 예측가능성, 그리고 행위자들 간의 공유된 가치 및 정체감을 들고 있

다.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은 공유된 정체감과 가치를 형성하였는가? 

둘째, 행위자들 간의 신뢰가 무너지면 연계망은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다. 

Bressers & O'Toole(1998: 213-239)은 네트워크의 속성인 목표의 공유정도(cohesion)와 연계의 강

도(interconnectedness)에 따라 정부의 정책수단 선택이 달라진다고 한다. 정정길(2003: 521)은 이

들의 모형을 발전시켜 네 가지 유형의 정책연계망을 제시하였다. 이때 목표의 공유도가 낮고 연계

의 강도가 약할 때 규칙을 합의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서 무임승차자(free-rider)가 많아져서 신뢰

와 협력의 네트워크는 느슨하고 힘이 없어진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행위자들의 참여 목적이 이기적임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2) 그리고 그는 면대면 관계가 유지되는 소규모 집단에서 유인체계가 쉽게 작동하지만, 대규모 잠재집단의 

경우 유인체계의 작동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래서 그는 대규모 잠재집단을 소규모로 쪼개

어 연합집단(federal group)의 형태로 운영하면 유인체계가 작동할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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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들이 연계망에 참여함으로써 교환의 이득을 챙기려고 하면서 상호의존관계가 형성된다. 그

런데 일방에게 손해를 강요할 경우 신뢰기반은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례

에서는 상호의존관계가 신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가? 

4) 제도의 정당성과 수용성의 확보 

Hardin(1968: 1246-1247)은 정당성이 부여된 제도를 수용하고 순응하는 것은 사회적 협정의 산

물이라고 한다. 자발적 협력 역시 양심에 호소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상호 합의한 규칙 때문이며, 

교정적 환류장치(corrective feedbacks)에 의해서 정직함이 유지될 수 있다고 한다. 협력의 정당성

은 정책에 영향을 받는 구성원들의 ‘사회적 합의’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이다. Hardin(1968: 1247)은 

정책의 영향을 받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호 동의하는 상호 강제(mutual coercion)만이 자신이 추

천하는 유일한 강제력이라고 한다. 

행위자들이 자발적으로 동의하여 정당성이 부여된 제도에 대해서는 행위자들의 수용도(degree 

of the acceptance)가 높아 자발적인 순응이 기대된다. 민주사회에서 정책의 정당성은 비판이 제

도화되고, 절차가 공개되고, 무엇보다 절차가 공평해서 반대의견이 제시되고 토론과 합의의 기회

가 부여되어야 확보되는 선물이다(김영평, 1995). 사회적 합의(social consensus)가 이루어진 규칙

은 정당하고 지속되는 힘을 가지게 된다. 

‘합리적 선택의 신제도주의’에서 상정하는 제도란 사회구성원들이 서로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

는 방향으로 교환과 협력을 하도록 강제하는 장치를 의미한다(하연섭, 2003: 85-86). 제도란 단지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그치지 않고 정해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장치이다(Putnam, 1994). 특히 

공식제도(formal institution)는 기회주의적 행동(opportunism)을 극복하고 계약이행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데 드는 거래비용을 감소시켜 효율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그런데 North(1990)는 헌

법과 법률 등 공식적 규칙 외에도 금기, 관습, 행동규범, 전통, 상벌제재 등 비공식적 규칙에도 관

심을 가졌다. 그에게 있어 제도는 사람들의 상호작용을 구조화시킴으로써 서로에 대한 안정적이

고 예측 가능한 기대를 형성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들 간의 상호작용을 원활하게 통합 조정할 수 

있게 해준다. 이 연구에서 정부관계자들 간의 신사협정이라든지 정책방안의 제시 등은 게임의 전

반을 지배하는 중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지속가능성은 Ostrom(1990: 185-191)이 말하는 신뢰

할만한 이행약속과 상호감시를 전제할 때 높아진다. 관련 행위자들의 협력규칙, 감시규칙, 반칙에 

대한 처벌규칙 등이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낙동강 취수원 다변

화 사례에서는 신사협정 등 공식․비공식 규칙에 대해 정당성과 수용성을 확보하고 있는가, 나아가 

다른 변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상의 네 가지 원인변수들과 협력성공이라는 결과변수의 관

계를 그림으로 제시하면 <그림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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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분석틀의 구성

다양한
행위자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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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성의 확보

지역상생 파트너십 
형성 성공

취수원다변화
성공

Ⅲ. 사례의 비교 분석

1. 다양한 행위자의 참여와 낮은 응집성

문제해결과정에 단일의 행위자가 참여하는 구조 하에서는 창의성이 발휘되지 못한다. 다양한 

행위자의 참여는 힘을 합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다. 비정부조직, 특히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참

여는 시민사회의 성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1) 대구의 취수원 다변화와 다양한 행위자의 참여

홍○○ 대구시 녹색환경국장 등 취수원 다변화 협정을 추진한 공식기관은 물론 대구환경운동연

합 등 14개 단체, 낙동강대구경북네트워크 등 비공식기관 참여자도 있었다. 한편 구미 해평지역으

로 취수원 이전 협정체결에 대해 찬성하는 행위자는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대구참여연대, 

대구의정참여센터 등 세 단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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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대구 취수원 다변화 관계도 분석

그리고 <그림 3>과 <그림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18년 1월 1일 이후 897건의 보도 자료를 분

석한 결과(https://www.bigkinds.or.kr/) 대구의 취수원 다변화 관련 행위자는 구미시뿐만 아니라 

울산광역시가 있으며, 홍○○ 대구시장 이후로는 2022년 8월부터 안동시가 주요 행위자로 등장한

다. <그림 5> 대구 취수원 다변화 키워드 트렌드 분석 결과를 보면 2020년 5월 이후 보도 빈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실제 2022년 11월 18일 대구시와 안동시는 우호교류 협약을 맺는 속도전을 

벌인다(한국일보, 2023. 4. 17).

<그림 4> 대구 취수원 다변화 키워드 연관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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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대구 취수원 다변화 키워드 트렌드 분석

2) 부산과 경남지역 취수원 다변화와 다양한 행위자의 참여

최근 환경부가 공개한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을 두고 영남권의 관심이 집중됐다. 황강하류 

취수지점의 영향권에 있는 합천군은 핵심 이해관계자로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강변여과수 

취수지역 영향권인 창녕군도 핵심 이해당사자이다. 낙동강 수질 개선 방안과 취수원 다변화 방안

이 담겨 논쟁도 계속되고 있는데, 환경부와 부산시, 지역 시민단체 등 참여자도 있다. 그러나 모든 

참여자들이 결정권자는 아니며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을 발휘하기 위한 지혜는 다양한 

많은 참여자를 통해서 창출되는 경우가 많음도 명심해야 한다. 

환경단체가 결정권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단체 역시 전문가로서 조언자와 

비판자의 입장에 서야지 결정권자라는 인식 오류를 범하지 말고 인식전환을 해야 합니다. 지역

주민이 최종 결정권자이기 때문입니다(경남지역 환경전문가 면담, 2023. 2).

<그림 6> 부산 취수원 다변화 관계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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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림 6>과 <그림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18년 1월 1일 이후 529건의 보도 자료를 분

석한 결과(https://www.bigkinds.or.kr/) 부산의 취수원 다변화 관련 행위자는 합천군뿐만 아니라 

창녕군이 있으며, 거창군이 주요 행위자로 등장한다. <그림 8> 부산 취수원 다변화 키워드 트렌드 

분석 결과를 보면 2020년 5월 이후 보도 빈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그림 7> 부산 취수원 다변화 키워드 연관어 분석

<그림 8> 부산 취수원 다변화 키워드 트렌드 분석

2. 행위자의 자율성과 연계망의 형성

다양한 행위자들의 협력의 중요한 조건은 위계적 명령복종관계가 아니라 비교적 수평적인 관계

이다. 각 행위자들의 고유영역과 자율성을 피차 침범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호작용을 하며 느슨한 

연결망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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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구의 취수원 다변화와 배제되고 느슨한 연결망

대구와 구미의 경우 위계적 명령복종관계가 아니라 비교적 수평적인 관계이기는 하지만, 공식

기관과 비공식기관의 입장 차이는 확연하게 드러났다. 대구광역시의 경우 구미시에 대한 지원 방

안을 포함하여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홍○○ 대구시 녹색환경국장은 “취수원 다변화 협정체결식 이후 이제 출발선에 섰다”며 “예비

타당성 통과와 전액 국비 7,199억 원 확보로 2025년 사업을 착공해 2028년 식수 통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과제를 설명했다. 홍○○ 국장은 구미 5공단 활성화 사업과 KTX역 신설 등 구미 

현안 사업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주재로 차질 없는 점검회의가 개최되는 것도 중요하

다고 덧붙였다(경북일보, 2022. 4. 11).

그런데 비공식기관의 입장이 명확한 반대이기 때문에 연결망이 견고하게 형성되기는 어려운 상

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환경운동연합 등 14개 단체는 대구취수원의 구미 이전은 낙동강 포기 정책이라며 취수원 

이전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들은 대구취수원을 상류 지역인 구미로 이전해 낙동강 녹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낙동강 수문 개방이 녹조 현상을 해결할 수 있지만, 수문을 

열 경우 수량이 부족해져 구미가 대구와 취수원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녹조 

해결을 우선시하는 것을 전제로 취수원 이전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는 분석이다(경북일보, 

2022. 4. 11).

그리고 시민사회에서는 광역상수도 개발에 따른 투입비용의 증대와 물 값 인상에 대해 부정적

인 시각을 갖고 있었다. 

예비타당성 통과와 예산 확보, 낙동강 수질의 근본적인 개선 등 난제가 산적해있다. 취수원 이

전에 투입될 막대한 비용에 대해 국민 세금 낭비라는 지적도 있다. 장○○ 낙동강대구경북네트

워크 처장은 “이전 비용이 7200여억 원이며, 광역상수도체계가 편입되기 때문에 대구시는 4배

나 더 인상된 물을 사게 된다”며 “이는 고스란히 대구시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경북

일보, 2022. 4. 11).

무엇보다 대구지역에 필요한 전량을 구미 취수장에서 끌어오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상당량을 

대구 취수장에서 취수해야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낙동강 수질개선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근본적인 낙동강 수질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대구지역 하루 필요 수량 58만 톤 가운데 30

만 톤은 해평취수장에서 끌어오고 나머지 28만 톤은 문산･매곡 취수장에서 취수한다. 또 기본･
실시설계와 착공 기간 등을 감안하면 공사 기간만 6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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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상류 오염원을 제거해야 장기적으로 안전한 먹는 물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이 시민사회단체

의 주장이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대구취수원인 매곡･문산 취수원의 지난해 총 유기 탄소량 

(Total Organic Carbon, TOC) 측청치를 2020년과 비교한 결과, 대구취수원 TOC가 1년 만에 3, 4

급수에서 4, 5급수로 악화됐다(경북일보, 2022. 4. 11).

2) 부산과 경남지역 취수원 다변화와 배제되고 느슨한 연결망 

낙동강 수질 개선 방안과 취수원 다변화 방안에 대한 ‘KBS창원 토론경남’에서 환경부와 전문가, 

시민단체가 토론한 주요 내용을 보면 공식기관과 비공식기관의 입장차이가 명확한 것을 알 수 있다.

2020년 8월 5일, 환경단체와 주민 반발로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 중간보고회가 무산됐다. 오○

○ 환경부 서기관은 “황강 하류에서 일일 45만 톤을 취수하고, 강변여과수, 또는 인공습지를 활

용하여 일일 50만 톤을 확보하고자 합니다.”라고 핵심내용을 정리했다. 전문가와 환경단체들은 

수질 사고 대비와 보 개방 등 녹조 해결을 위한 근본 대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임○○ 마창

진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은 “통합물관리방안과 보 처리방안이 함께 발표되고 추진되는 이런 

방식이 되지 않는다면 취수원 이전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KBS뉴스, 

2020. 8. 14).

부산에서도 NGO가 배제된 채 취수원 다변화를 포함한 낙동강통합물관리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반쪽짜리 연결망의 취약성을 노정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관련 T/F에서 부산 시민사회와 정보를 공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조례제정과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면 차후에 심각한 저항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협력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부산 시민단체 관계자 면담, 2022. 8). 

3.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상호적응

정부의 좋은 평판과 사회적 유인수단이 신뢰의 기반이 될 수 있다. 위신, 존경, 그리고 우정 등

의 사회적 유인수단이 집단의 이익을 실현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행위자들 간의 신뢰가 

무너지면 연계망은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Bressers & O'Toole(1998: 213-239)은 네트워

크의 속성인 목표의 공유정도(cohesion)와 연계의 강도(interconnectedness)에 따라 정책수단 선택

이 달라진다고 한다.

1) 대구와 구미 행위자들의 낮은 목표의 공유도와 연계의 강도

<표 1>의 갈등영향분석을 통해 판단하면, 대구와 구미 행위자들의 목표의 공유도와 연계의 강

도가 비교적 낮기는 하지만 부산 경남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합의형성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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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찬성의 경우 이해관계의 조정과 공정성 확보를 통해 갈등해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표 1> 구미 해평취수장 취수원다변화에 대한 갈등영향분석

이해관계자 입장
쟁점에 대한 합의가능성

규제피해 지하수영향 수질 비용

대구광역시 찬성 〇 〇 〇 〇
경상북도 반대→찬성 〇 〇 〇 〇
구미시장 조건부수용 〇 〇 〇 〇

구미시의회 의장 주민 동의 없이는 절대 불가 〇 × × ×

구미시의회 반대 〇 × × ×

상생주민협의회 조건부 찬성 〇 〇 〇 〇
구미지역주민 조건부 찬성 〇 〇 〇 〇
시민단체 A 찬성 〇 〇 〇 〇
환경단체 B 반대 〇 × × ×

환경부 찬성 〇 〇 〇 〇
주: 〇 합의가능성, × 합의 불가능성

해평취수원 공동 이용 구미지역 찬반 갈등이 지역주민에 이어 여야 의원으로까지 번져 심화되

고 있다. 그러나 대체로 지역주민 동의 확보 등 조건을 충족할 경우 찬성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평면 등 취수원 인근 주민 찬반 갈등을 시작으로 장○○ 구미시장과 김○○ 구미시의회 의장, 

의회 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시의원까지 조건부 수용과 공동이용 반대로 갈라지면서 모

처럼 찾아온 취수원 공동이용 기회를 이뤄내기 위해 똘똘 뭉친 대구와 반대로 구미지역 분위기

는 어수선하다. 장 시장은 ‘조건부 수용’을 김 의장은 ‘주민 동의 없이는 절대 불가’로 한차례 공

방을 벌였다. 여기에 구미시의회 전체의원 이름으로 김○○ 의장과 같은 의견을 냈던 더불어민

주당 시의원이 지난 2021년 8월 23일 장○○ 구미시장 의견을 지지하면서 의회 내 더불어민주

당과 국민의힘 의원 간의 갈등도 불거졌다(경북일보, 2021. 8. 25).

구미지역 시민사회의 입장도 찬반으로 나뉘고 있다. 그러나 규제피해가 없고 경제적 지원 조건

이 충족된다면 찬성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평취수원 상생주민협의회 연합회는 2021년 8월 24일 성명을 통해 “해평취수원 상생주민협의

회 연합회는 해평면과 8개 읍면의 발전과 구미시의 안정된 성장을 위해 대구취수원의 해평취수

원 공동이용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성명에는 해평면과 고아읍, 선산읍 상생주민협의회가 동참

했다. 단, “대구시는 해평취수원에서 일일 30만 톤의 물을 가져감에 있어, 구미시의 우려가 있

는 가뭄 등으로 인해 수량이 급격히 부족해진다면 그 원인이 해결될 때까지 물을 가져가지 않

을 것”과 “상수원 보호구역을 단 1㎡도 넓히지 않고 구미시의 5공단 규제 완화, 공항 배후 도시

의 기반 조성 등 조건의 100% 수용을 확약해야 한다”는 조건을 덧붙였다. “이를 수용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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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취수원 공동이용은 절대 불가하다”고 했다(경북일보, 2021. 8. 25).

매일신문이 ㈜소셜데이타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구미 시민 7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명 중 7명은 상생차원에서, 또 지원･보완책 등을 전제로 대구시와 해평취수장 공동

이용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공동이용에 반대한 시민 187명을 대상으로 정부 및 대구시의 지원･보

완책을 제시하고, 동의 여부를 재질문한 결과에서는 4.9%가 마음을 돌려 동의한다고 답했다(매일

신문, 2021. 12. 19). 정치권에서도 주민 동의 여부를 가장 중요시하기 때문에 경제적 지원 조건을 

충족한다면 합의형성 여부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대구의 구미 해평취수장으로의 이전 방안은 구미와 경북의 반대에 직면하고 있고, 울산시

장은 대구와 구미와 청도군민들이 울산에 방문할 때 시민에 준하는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하지만, 

대구 운문댐 취수원 이전과 사연댐 개선 과제를 안고 있다. 대구 시민들도 울산의 운문댐 취수를 

반대할 가능성이 있어 난관이 예상된다.3) 

<그림 9> 대구-구미-울산의 협상 가능영역 분석

무엇보다 리더십이 교체된 상황에서 홍○○ 대구시장이 합의 가능 영역(Zone of Possible 

Agreement)을 깨고 안동시장과 180㎞ 안동댐의 물을 가져오는,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이 실패하는 

경우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을 의미하는, 바트나(BATNA: Best Alternative To a 

Negotiated Agreement) 방안을 추진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초래하고 있다. 갈등중재자가 더 나은 

대안이 있다는 대구의 입장을 상대방에게 알려주고 언론에게 설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생

략하여 거친 바트나 활용 선례를 남겼다(Kunde, 1999: 458-459). 즉, 대구･경북지역은 대구시장-

구미시장 간 이견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후속절차 이행이 잠정 보류 중인데, 대구시는 대안

인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 추진을 검토 중인 것이다(환경부, 2023: 468). 

3) 울산시는 사연댐의 수위를 낮출 경우, 대체 식수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부에 제기하였으나, 정부

는 울산만을 위한 식수원 확보 계획 대신 부산･경남권 식수원 확보 계획 차원에서 이를 다루기로 하면서 

오랫동안 문화재청, 국토교통부, 울산시 간 대립이 증폭, 지속되어 왔다(장현주･정원옥, 2015: 90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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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울산광역시의 취수원다변화에 대한 갈등영향분석

이해관계자 입장
쟁점에 대한 합의가능성

규제피해 지하수영향 수질 비용

울산광역시 찬성 〇 〇 〇 〇
울산광역시의회 부분반대 〇 〇 〇 〇

대구광역시 반대 〇 〇 × ×

대구광역시의회 반대 〇 〇 × ×

대구 시민단체 반대 〇 〇 × ×

대구 지역주민 반대 〇 〇 × ×

청도군 반대 × 〇 × ×

문화재청 찬성 〇 〇 〇 〇
환경부 찬성 〇 〇 〇 〇

주: 〇 합의가능성, × 합의 불가능성 

2) 부산과 경남 취수원 다변화와 낮은 수준의 목표의 강도와 연계의 강도

<표 3>의 갈등영향분석을 통해 부산과 경남 행위자들의 목표의 공유도와 연계의 강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대구와 구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합의형성의 가능성(Zone of Possible 

Agreement)이 낮아 보인다. 환경부와 전문가, 시민단체가 토론한 주요 내용을 보면 공식기관과 비

공식기관의 입장 차이가 명확하며 반쪽짜리 합의 형성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공식기관의 

입장이 아무리 명확하더라도 관련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공감과 동의를 확보하지 못하면 합의가능

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을 알 수 있다. 

<표 3> 부산과 경남 취수원 다변화에 대한 갈등영향분석

이해관계자 입장 
쟁점에 대한 합의가능성

규제피해 지하수영향 수질 비용

부산광역시 찬성 〇 〇 〇 〇
부산광역시의회 부분반대 〇 〇 × ×

경상남도 찬성 〇 〇 〇 〇
합천군 반대 × × × ×

거창군 (황강취수장대책위원회) 반대 × × × ×

창녕군 (강변여과수반대대책위원회) 반대 × × × ×

시민단체 A 찬성 〇 〇 〇 〇
환경단체 B 반대 × × × ×

지역주민 반대 × × × ×

합천군의회 반대 × × × ×

창녕군의회 반대 × × × ×

환경부 찬성 〇 〇 〇 〇
주: 〇 합의가능성, × 합의 불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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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환경부가 공개한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을 두고 영남권의 관심이 집중됐다. 낙동강 수질 

개선 방안과 취수원 다변화 방안이 담겨 논쟁도 계속되고 있는데. KBS창원 토론경남에서 환경부

와 전문가, 시민단체가 토론한 주요 내용을 보면 공식기관과 비공식기관의 입장차이 명확하며 반

쪽짜리 합의 형성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낙동강 수질 사고에 대비해 합천 황강과 강변여과수 등 취수원을 다변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

견이 엇갈렸습니다. 마창진환경운동연합 측은 환경부가 취수원 지역 주민과 협의 없이 통보하

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임○○ 마창진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은 “주민의 반대나 지역사회 협

의 없이 진행하는 방식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다섯 개 광역 지자체장 MOU부터 출발해놓고 그 

다음에 주민에게 통보하는 방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KBS뉴스, 2020. 8. 14).

창녕군 부곡면 주민들이 강변여과수 생산으로 인한 농업용수와 온천수 고갈 위기를 우려하면

서 문제제기를 하자 수자원공사 측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사전조사를 위한 주민의 동의를 구하는 

중이라고 했다. 부산광역시 관계자에 따르면, 초기에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한 규제피해 쟁점

이 있었으나, 2018년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의 마련을 통해 갈등 쟁점이 해소된 이후에는 다양한 

지원책을 제시하면서 합의가능성을 높여가고 있다고 했다. 

정부가 4대강 보 해체로 낙동강 물을 빼겠다는 방침에 분노하고 있는 낙동강변의 농업인들이 

지하수까지 고갈시키는 계획에 사생결단의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부곡면민들에 따르면, 한국

수자원공사가 부산시민 식수원 공급을 위해 길곡면 일대에서의 하루 50만 톤 생산에 이어 내년 

4월~5월 경 부곡면 학포리 낙동강 내 하중도에서 1일 18만 톤 생산을 위해 농업용수와 온천수

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사전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

다(경남우리신문, 2019. 5. 15).

한편 2023년 부산에서 세계 물의 날 행사 때에 한 시민단체 관계자가 부산도 뉴욕의 200㎞ 상류

의 상수원 확보 사례(NYC Environmental Protection, 2022)를 참고하여 합천을 거부하고 345㎞ 거

리의 안동댐 물을 가져오자고 주장하는 등 합의형성을 장을 거칠게 몰고 간 선례를 남기게 되었다. 

<그림 10> 부산-합천-창녕의 협상 가능영역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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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도의 정당성과 수용성의 확보 

정책의 영향을 받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호 동의하는 상호 강제(mutual coercion)만이 자신이 

추천하는 유일한 강제력이다. 사회적 합의(social consensus)가 이루어진 규칙은 정당하고 이해관

계자들에게 수용되어 지속되는 힘을 가지게 된다. 이 연구에서 정부관계자들 간의 신사협정이라

든지 정책방안의 제시, 그리고 낙동강수계법의 개정 등은 게임의 전반을 지배하는 중요한 제도라

고 할 수 있다. 만약 시민사회에서 이를 반쪽짜리 협정이라고 비판할 경우 제도의 정당성과 수용

성을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안전한 먹는 물을 위한 수질개선과 취수원 다변화 정책은 언론

을 통해 다음과 같이 소개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 상정하는 핵심 제도인 통합물관리방안은 2030년까지 낙동강 수질을 II등급 이상으

로 개선하고, 2028년까지 상･하류 취수원을 다변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먼저, 수질개선을 위해 

구미 공공하수처리장과 대구의 성서 산단 공공폐수처리 시설 대상 과학적인 미량오염물질 관리방

안 마련, 대규모 산업단지(150만㎡)에 완충 저류시설 추가 설치(19개→ 26개), 수질 자동측정망 확

충(24개 →34개), 본류로 직접 방류되는 공공하수처리장에 대한 고도처리시설 추가 도입, 비점오

염 및 가축분뇨 처리 강화, 총유기탄소(TOC) 수질오염 총량제 도입, 수변 공간 관리강화 등을 포함

한다. 아울러 먹는 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수질개선 노력과 더불어 오는 2028년까지 취수원 다

변화 사업도 병행하여 추진한다(부산일보, 2021. 6. 24). 

1) 대구의 취수원 다변화정책의 정당성과 수용성 

대구 취수원 일부를 경북 구미 해평취수장으로 이전하는 ‘취수원 다변화 협정서’ 체결식이 2022

년 4월 4일 세종시에서 체결됐다. 김부겸 국무총리와 환경부, 경북도, 대구시, 구미시, 한국수자원 

공사가 참석한 가운데 ‘맑은 물 나눔과 상생발전에 관한 협정’ 이란 이름으로 협정을 맺었다.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가 불거진 지 30년 만에 풀리지 않았던 난제가 첫 단추를 낀 셈이다(경북일보, 

2022. 4. 11). 그러나 기관장들 간의 MOU의 한계가 있는데, 협정 자체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데다가 

구미시의회와 지방선거 출마자들, 일부 시민들이 여전히 반대하고 있어서 네트워크 확장에는 실패

하였다. 지방선거 이후 협정이 휴지 조각처럼 될 수도 있고 2000억 원 예산의 취수관로 공사 등이 

진행될 때마다 크고 작은 진통이 예상되며, 대구 시민들도 울산의 운문댐 취수를 반대할 가능성이 

있어 난관이 예상된다. 

대구의 구미 해평취수장으로의 이전 방안은 구미의 반대에 직면하고 있고, 울산시장은 대구와 

구미와 청도군민들이 울산에 방문할 때 시민에 준하는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하지만, 대구 운문댐 

취수원 이전과 사연댐 개선 과제를 안고 있다. 

2025년 착공에 이어 2028년 식수 통수 사업에 이르기까지는 정부의 예비타당성 통과와 7199억 

원의 국비 확보, 구미 현안 사업 해결 등 넘어야 할 걸림돌도 산재해 있다. 안전한 먹는 물 공급

을 위한 대구취수원 다변화 사업은 윤○○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기도 하다. 이번 협정은 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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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상류 지역에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해 ‘낙동강유역 물관리위원회’(환경부 장관･민간 공동위원

장)에서 2021년 6월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을 의결함에 따라, 후속 조치로 ‘구미 해평취수장

의 대구･경북 공동이용’ 이행을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다(경북일

보, 2022. 4. 11).

2022년 4월 4일 환경부 보도 자료에 따르면, 김○○ 총리는 “구미와 대구는 영남의 젖줄인 낙동

강에 함께 의지하면서, 맞닿아 살고 있는 이웃이지만, 물은 주민의 삶과 직결된 사안이기에 원만

하게 함께 나누는 것 또한 매우 힘든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

지 않고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머리를 맞대어, ‘물은 나누고, 지역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취수원 다변화 협정서에는 구미 해평취수장에서 일 평균 

30만 톤을 추가 취수해 대구･경북지역에 공급, 상수원 보호를 위한 구미시의 토지 이용 제한 확대

는 없으며, 구미시에 용수를 최우선 공급하는 등 구미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할 것, 구미 지역의 상

생발전 사업을 위해 환경부, 대구시, 경북도,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적극 협

력한다는 등이 들어 있다.

상생방안의 주요 내용으로 환경부･수자원공사는 구미시에 매년 100억 원의 상생지원금을 지

원하고, 구미 국가5산단의 입주 업종 확대를 위해 노력하며, 해평습지를 활용한 지역발전사업 

협력 및 하수처리장 개선･증설을 지원하도록 돼 있다. 또 대구시는 협정 체결 직후 구미시에 일

시금 100억 원을 지원하고, KTX 구미역 및 공항철도 동구미역 신설에 협력･지원하며, 구미시 

생산 농축산물 판매를 도와야 한다. 경북도는 해평습지 생태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사업에 협

력하고, KTX 구미역 및 공항철도 동구미역 신설에 협력･지원하며, 향후 공공기관 이전 시 구미

에 우선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무조정실에 협의회를 두고, 상생발전사

업의 추진상황을 점검 및 조정을 하도록 했다(환경부 보도자료, 2022. 4. 4).

구미 해평지역으로 취수원 이전에 대해 협정체결식이 있던 날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고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공식기관의 입장에서는 합의형성이 이루어지

지만, 현장의 지역주민들과 시민단체는 상반된 입장을 내놓고 있어서 반쪽짜리 협의로 평가된다. 

그러나 일정 조건의 충족 이루어진다면 합의형성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도의 정당성과 수용성

은 중간 정도인 것으로 평가된다.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대구참여연대, 대구의정참여센터 등 세 단체는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평취수장 공동 이용에 대한 낙동강 통합물관리 협정 체결로 30년 동안 대

구시민 모두가 염원하는 양질의 원수 확보의 길이 열렸다”며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반

면 대구환경운동연합 등 14개 단체는 대구취수원의 구미 이전은 낙동강 포기 정책이라며 취수

원 이전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들은 대구취수원을 상류 지역인 구미로 이전해 낙동강 녹

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낙동강 수문 개방이 녹조 현상을 해결할 수 있지만, 수문

을 열 경우 수량이 부족해져 구미가 대구와 취수원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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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해결을 우선시하는 것을 전제로 취수원 이전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는 분석이다(경북일보, 

2022. 4. 11).

2) 부산과 경남의 취수원 다변화정책의 정당성과 수용성

정부는 낙동강유역 통합 물관리 방안 연구용역(2019년 3월∼2020년 9월)을 통해 낙동강 하류 

지역인 부산･경남의 물 공급 안으로 합천의 황강 복류수 45만 톤, 창녕의 강변여과수 45만 톤 등 

총 90만 톤을 개발하여 중동부경남에 48만 톤을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42만 톤 부산에 공급한다

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부산시는 부산의 필요량 95만 톤 중 나머지 53만 톤은 회동수원지 개량 10

만 톤, 초고도정수처리 43만 톤으로 안전한 수돗물을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낙동강유역물관리위

원회는 이 안건을 약 6개월간 심의했으며 6월 24일 본회의를 열어 최종 방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

었다(부산일보, 2021. 6. 18).

지난 1991년, 낙동강 페놀 유출 사고 이후 30여 년간 맑은 물을 요구했던 부산시민들의 염원에 

첫 단추가 끼워졌다. 부산시는 2021년 6월 24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낙동강유역물관리

위원회가 ｢낙동강통합물관리방안(부제: 안전한 먹는 물을 위한 수질개선과 취수원 다변화)｣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낙동강의 물 문제 해결하기 위해 연구

용역 등을 거쳐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을 마련했고, 지난해 12월,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했

다. 위원회는 약 5개월간 깊이 있는 검토 끝에 안건을 심의･의결했다(부산일보, 2021. 6. 24).

2019년 4월 29일 체결된 낙동강 중류지역 낙동강 물문제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에 이어 8월 13

일 환경부장관, 부산광역시장, 경상남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이○○ 국무총리 주재로 낙동강 물

문제 해소를 위한 하류지역 업무협약(MOU)을 체결함에 따라 정부는 낙동강 유역의 모든 지자체

가 참여하는 협력체계가 구축됐다는 자평을 하지만, 실은 반쪽짜리 파트너십이 형성된 것이다. 

황강하류 복류수의 경우 환경단체와 지역주민 반대가 있으며, 창녕 강변여과수의 경우 지역주

민의 수용성 문제가 불거져 수량 감소를 둘러싼 갈등이 있다. 최근 30년 부산 숙원인 물 문제 해결

을 위한 첫 단추를 끼웠다는 평가가 있었지만, 마지막 단추까지 모두 끼우기는 한계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부산광역시와 환경부는 부산 필요량 95만 톤 중 나머지 53만 톤은 회동수원지 개량 10만 톤, 초

고도 정수처리 43만 톤을 통해 안전한 수돗물을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시는 이른 시일 안

에 지속가능한 상수원수 확보방안을 마련해 부산시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한다

는 방침이다(부산일보, 2021. 6. 24).

합천 황강 물과 창녕 낙동강 강변여과수를 경남 중동부와 부산에 공급하는 취수원 다변화 사업, 

취수장이 설치되는 지역 주민들에게 상생협력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낙동강수계법 개정안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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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광역상수원 지역 가운데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은 지역 상생협력

사업을 할 수 있는 조항이 만들어진 것이다. 물이용 부담금을 걷어 기금을 만들고, 이를 취수장이 

설치되는 지역 주민들을 지원하는 데 쓰겠다는 내용으로, 경남에서는 창녕과 합천이 포함된다. 환

경부는 취수원 다변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게 됐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문제는 물

을 공급해주는 지역 주민 의견 수렴이 없었다는 것이다. 법안 통과 전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에서도 주민 동의가 안 된 상태에서 법이 먼저 추진되는 데 대한 우려가 나왔다(KBS뉴스, 

2023. 4. 10). 합천과 창녕 주민들은 사업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마련된 이번 지원 법안이 

갈등만 부추길 뿐이라며 반발했다.

김○○ 창녕강변여과수 반대대책위 위원장은 지하수 저하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오면 우리가 상생방안을 한번 논의해보자, 보상 문제도 논의해보자고 했는데 그게 지금 안 되

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황강 상류 합천댐 유역 면적의 86%를 차지하는 거창군은 영향 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지원 대상에서 빠진 상태이다. 신○○ 거창군 황강취수장대책위 공동위원장은 

거창군의 모든 물은 합천댐으로 가기 때문에 거창군을 적극적으로 협의체에 넣어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KBS뉴스, 2023. 4. 10).

주민 동의를 조건으로 추진되는 취수원 다변화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에 이어 지원 법안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KBS뉴스, 2023. 4. 10). 실질적인 피해를 보는 

상류지역 주민지원사업의 재원으로 수계관리기금의 인상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공정한 협력

모델의 제안이 필요하다. 한편 취수원 다변화를 통한 원수 비용은 톤당 223원으로 현재 낙동강 표

류수 구입비 53.5원보다 훨씬 비싼 만큼, 이에 따른 수도요금 인상에 대해 수혜지역 주민들이 정보

를 공유하고 수용하는 절차와 합의형성도 필요하다. 

Ⅳ. 분석결과의 종합과 해석

첫째, 행위자들은 공식기관과 비공식기관, 찬반집단으로 나뉘어 결집하고 있지만, 합의형성을 

위한 응집성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의 취수원 다변화 관련 홍○○ 대구시 녹색환경국장 등 

취수원 다변화 협정을 추진한 공식기관은 물론 대구환경운동연합 등 14개 단체, 낙동강대구경북

네트워크 등 비공식기관 참여자도 있었다. 한편 구미 해평지역으로 취수원 이전에 대한 협정체결

에 찬성하는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대구참여연대, 대구의정참여센터 등 세 단체가 있다. 부

산과 경남지역 취수원 다변화 관련 최근 2021년 환경부가 공개한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을 두고 

영남권의 관심이 집중됐다. 낙동강 수질 개선 방안과 취수원 다변화 방안이 담겨 논쟁도 계속되고 

있는데, 환경부와 전문가, 시민단체가 토론했다. 환경부 서기관 등 공식기관뿐만 아니라 생명그물 

대표, 마창진환경운동연합, 인제대 환경공학과 교수 등 비공식기관 참여자도 있었다. 찬반집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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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면서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이 발휘되고 있었다. 

둘째, 대구의 취수원 다변화와 사례의 경우 느슨한 연결망을 확인할 수 있는데, 비교적 수평적

인 관계이기는 하지만, 공식기관과 비공식기관의 입장 차이는 확연하게 드러났다. 부산과 경남지

역 취수원 다변화 사례에서도 느슨한 연결망을 확인할 수 있고, 공식기관과 비공식기관의 입장차

이가 명확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지역주민과 시민단체가 배제된 형식적 수준의 참여와 연계망이 

확인되었다. 물론 현장 실무자들의 기업가적 정치가 역할이 합의형성 노력은 눈물겹지만, 아직 합

의형성의 성과는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다(김철회, 2018). 그러므로 환경단체가 무조건 반대의 입

장에서 서기보다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서 정부와 지역주민 사이에서 합의형성을 주도하는 

조정자와 정책선도자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 현장에서는 제2기에 들어서는 낙동강유역물관

리위원회가 정책선도자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2021년 6월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낙동강취수원 다변화 사업이 포함된 낙동강통합물관

리방안을 의결하였습니다. 2022년 5월에는 낙동강취수원 다변화 사업이 국정과제로 확정되고, 

6월에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11월에는 민관협의체 구성, 12월에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기본 및 실시설계 국비확보에 이르기까지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그렇지만 

취수원 설치지역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의 협의 거부 때문에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부산

광역시 관계자 면담, 2023. 1). 

 

셋째, 찬반 행위자들 간 불신의 상호적응으로 인해 신뢰가 무너지면서 연계망은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낙동강수계에서 취수원 다변화 정책을 놓고, 입장과 목표 차이

도 컸고, 상반되는 쟁점의 해소를 위한 공론의 장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갈등영향분석을 통

해 대구와 구미 행위자들의 목표의 공유도와 연계의 강도가 비교적 낮기는 하지만, 부산 경남 지

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합의형성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울산의 경우 대구와 구미의 합의형성 여

부에 의존하는 성격이 강한 상태이다. 환경부와 전문가, 시민단체가 토론한 주요 내용을 보면 공

식기관과 비공식기관의 입장 차이가 명확하며 반쪽짜리 합의 형성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반쪽짜리 정책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하는 낙동강통합물관리방안, 정부관계자들 간의 신

사협정, 그리고 낙동강수계법의 개정 등 제도에 대한 정당성이 취약하여 수용성이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 윤석열 지방시대 경북･대구 과제는 낙동강 수계 취수원 다변화로서 30년 숙원인 목마른 

대구가 깨끗한 물 나누고 지역 상생 물꼬를 튼 것으로 자평하였다. 그러나 기관장들 간의 신사협

정(MOU)의 한계가 있는데, 협정 자체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데다가 구미시의회와 지방선거 출마

자들, 일부 시민들이 여전히 반대하고 있어서 네트워크 확장에는 실패하였다. 지방선거 이후 협정

이 휴지 조각처럼 될 수도 있고 2,000억 원 예산의 취수관로 공사 등이 진행될 때마다 크고 작은 

진통이 예상되며, 대구 시민들도 울산의 운문댐 취수를 반대할 가능성이 있어 난제로 평가된다. 

부산과 경남의 취수원 다변화 정책의 경우 2019년 4월 29일 체결된 낙동강 중류지역 낙동강 물문

제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에 이어 8월 13일 환경부장관, 부산광역시장, 경상남도지사가 참석한 가

운데 이○○ 국무총리 주재로 낙동강 물문제 해소를 위한 하류지역 업무협약(MOU)을 체결함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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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정부는 낙동강 유역의 모든 지자체가 참여하는 협력체계가 구축됐다는 자평을 했지만, 실은 반

쪽짜리 파트너십이 형성되어 정당성과 수용성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강하류 복류수의 경

우 환경단체와 지역주민 반대가 있으며, 창녕 강변여과수의 경우 지역주민의 수용성 문제가 불거

져 수량 감소를 둘러싼 갈등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에서 공직생활 경험이 있는 

경남지역의 시민사회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아래에서 위로 가는 거버넌스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중심의 거버넌스

는 잘 작동하지요. 이제 지방의회와 지역주민에게 핵심내용이 전달되고 공감하는 거버넌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버넌스를 작동시키는 핵심은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는 것인데, 충분한 보

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합의형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구미와 대구의 경

우 단체장이 모두 바뀌면서 모두 반대 입장으로 돌아섰고, 대구시장은 안동시장과 합의를 추진

하고 있습니다. 합천과 창녕도 고민이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경남 시민사회 관계자, 2023. 2).

2023년 7월 면담한 제2기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장은 2021년 6월 24일 낙동강통합물관리방안

을 심의하고 합의를 형성한 성과를 제1기의 가장 큰 성과로 평가하면서, 현장의 목소리와 이해관

계를 조율하여 나머지 반쪽짜리 합의를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러므로 제2기에는 낙동강

유역물관리위원회가 기업가적 정치가 역할(policy entrepreneurship)을 하면서 정책을 선도하고 

온전한 합의형성을 추진해나갈 것을 기대한다(김철회, 2018). 

<표 4> 비교분석 결과의 종합과 평가

분류
변수

대구-구미-울산 부산-합천-창녕 종합평가

참여자
• 응집성 약하고 대립하는 다양한

행위자의 참여
• 응집성 약하고 대립하는 다양한

행위자의 참여
• 집단지성은 높으나 잠재적 가능성이 

발현되지 못함

연계망
• 기업가적 정치가 역할 미흡과 반쪽

짜리 연계망 형성 
• 기업가적 정치가 역할 미흡과 반

쪽짜리 연계망 형성 
• 분절적인 반쪽짜리 연계망을 완성할 

기업가적 정치가 기대

상호작용
• 불신의 상호적응
• 바트나 선택으로 불신 증폭 

• 정부수준의 일방적 합의형성 추진
으로 불신의 상호적응

• 낮은 수준의 목표공유와 연계 형성
으로  불신 증폭

제도

• 제도의 정당성 미흡과 수용성의
확보 미흡

• 폭넓은 참여, 연계망 형성, 신뢰의 
상호작용에 부정적 영향 

• 제도의 정당성 미흡과 수용성의
확보 미흡

• 폭넓은 참여, 연계망 형성, 신뢰의 
상호작용에 부정적 영향 

• 제도의 정당성 미흡과 수용성의 확보 
실패

• 폭넓은 참여, 연계망 형성, 신뢰의 
상호작용에 부정적 영향 

종합평가 • 반쪽짜리 정책 파트너십 형성 • 반쪽짜리 정책 파트너십 형성
• 취수원다변화 사업 실패하고 있으나 

기업가적 정치가의 등장으로 합의 
형성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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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신뢰구축을 통한 네트워크의 확장 

이 연구에서는 협력적 정책파트너십 분석틀을 구성하여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대에 직면한 

정부주도의 지역상생 파트너십으로 인한 한계의 원인을 분석하고, 진정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할 

수 있는 지역상생의 파트너십 구축방안을 제안하고자 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행위자들은 공식기관과 비공식기관, 찬반집단으로 나뉘어 결집

하고 있지만, 합의형성을 위한 응집성은 약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찬반집단이 참여하면서 나름 집

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이 발휘되고 있었다. 둘째, 공식기관과 비공식기관의 입장차이가 명

확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지역주민과 시민단체가 배제된 형식적 수준의 참여와 연계망이 확인되었

다. 물론 현장 실무자들의 기업가적 정치가 역할이 합의형성 노력은 눈물겹지만, 아직 합의형성의 

성과는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다. 셋째, 갈등영향분석을 통해 대구와 구미 행위자들의 목표의 공유

도와 연계의 강도가 비교적 낮기는 하지만, 부산 경남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합의형성의 가능성

이 높아 보인다. 울산의 경우 대구와 구미의 합의형성 여부에 의존하는 성격이 강한 상태이다. 그

러나 홍○○ 대구시장이 안동댐으로 방향을 돌리면서 기존 합의형성의 틀을 깼기 때문에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넷째, 반쪽짜리 정책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하여 완성된 낙동강통합물관리방

안, 정부관계자들 간의 신사협정, 그리고 낙동강수계법의 개정 등 제도에 대한 정당성이 취약하여 

수용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폭넓은 참여, 연계망 형성, 신뢰의 상호작용에 부정적 영향

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맑은 물 공급과 취수원 이전을 위한 지역상생의 파트너십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본질적인 질문은 지역상생의 파트너십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정부수준의 파트너십 형

성으로 충분한가였는데, 대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정책주체가 지역주민과 시민사회의 충분

한 동의를 구하지 않는다든가 시민사회를 동등한 협력자로 인정하지 않을 때 성공적인 파트너십 

형성이 가능하지 않고 갈등은 지속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므로 낙동강 취수원 이전 및 다변화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행위자들의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 신뢰회복을 위한 갈등조정과 합의형성 역시 중요하다. 그러므로 <그림 11>의 A 지점이

나 B 지점으로 나아가 좁은 회랑(narrow corridor)에 진입하여 C 지점으로 변동할 수 있는 목표합

의 방안과 연계 강도 제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Acemoglu & Robinson, 2020: 130-135). 이때 연

계강도를 더 높인 후에 목표 공유도를 높이는 경로인 좁은 회랑 1코스가 더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

다. 목표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연계를 위한 상호작용이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사자

들이 기존 합의형성의 틀을 깨고 회랑 2코스를 고집하는 경우 난제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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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낙동강유역 취수원 다변화 정책파트너십의 발전방향 

제도개선을 통해 지속적 지역상생과 협력 모델 구축이 필요하다. 2023년 4월 낙동강수계법 개

정을 통한 지역상생기금의 확보는 물이용 부담금의 인상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상･하류 지

역 간의 공정한 협력모델의 제안이 필요하다. 한편 취수원다변화를 통한 원수 비용은 톤당 223원

으로 현재 낙동강 표류수 구입비 53.5원보다 훨씬 비싼 만큼, 이에 따른 수도요금 인상에 대해 수

혜지역 주민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수용하는 절차와 합의형성도 필요하다. 2002년부터 낙동강수계

관리위원회의 수계기금 배분을 통해 상류 지역과 하류 지역의 심각한 갈등에 대한 사전적인 조정

이 이루어져 왔지만, 민주적인 운영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장기적으로는 자치분권의 관점에서 낙

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가 재구성되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함으로써 낙동강을 포함한 4대강유역 

갈등조정의 시금석을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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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olicy Partnership in the Making: The Puzzles of the Relocation of Water 
Sources in the Nakdong River Basin

Kim, Chang Soo

In this study, by constructing a cooperative policy partnership analysis framework, I analyzed 

the causes of the limitations of government-led local win-win partnerships in the face of 

opposition from local residents and environmental groups, and wanted to build a local win-win 

partnership that can form a true social consensus.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actors are divided into official organizations, informal organizations, and pros and 

cons, but the cohesiveness for consensus formation is weak. Second, it can be seen that the 

difference in position between official and informal organizations is clear, and participation and 

connection networks at a formal level excluding local residents and civic groups have been 

confirmed. Third, through the conflict impact analysis, although the degree of sharing of goals 

and the intensity of linkage between actors in Daegu and Gumi are relatively low, the possibility 

of forming a consensus seems relatively high compared to the Busan and Gyeongnam regions. In 

the case of Ulsan, it is strongly dependent on the formation of an agreement between Daegu and 

Gumi. Fourth, the acceptance of the systems such as the Nakdong River integrated water 

management plan based on half-partnership policy partnership, the gentlemen's agreements 

between government officials, and the revision of the Nakdong River Watershed Act was weak, 

resulting in low acceptance. 

In summary, the policy partnership for local win-win growth for the supply of clean water and 

relocation of water sources was found to be low. The essential question of this study was whether 

the formation of partnership at the government level was sufficient to form a local partnership, 

but the answer is that it is not. A lesson was learned that successful partnership formation is not 

possible and conflicts persist when policy actors do not seek sufficient consent from local 

residents and civil society or do not recognize civil society as an equal partner. Therefore, for the 

success of relocation and diversification of the Nakdong River water source, it is most important 

to restore the trust of actors. Conflict mediation and consensus building are also important to 

restore trust among stake-holder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model for continuous regional 

coexistence and cooperation through institutional improvement. Since the securing of the 

regional win-win fund through the revision of the Nakdong River Water System Act in April 2023 

takes into account the increase in the water use charge, it is necessary to propose a fair 

cooperation model among stake-holders.

Key Words: Policy Partnership in the Making, Water Source Relocation in the Nakdong River Basin, 

Nakdong River Basin Management Act, 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 Plan 

in the Nakdong River Basin, Consensus Building


